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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o achieve the long-term global temperature targets set forth in the Paris Agreement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s of each country and present standards to encourage more ambitious targets. In the same context, burden-sharing discussions continue to produce targets in a top-down manner based on various equity perspectives. However, the methodological diversity inherent in individually conducted studies makes it difficult to generalize and discuss results.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llects and reviews burden-sharing studies conducted to more specifically propose the appropriate level of effort in South Korea to achieve global goals.

        

      

      
        Keywords: 
Climate Crisis, Top-Down, Equity, Burden-Sharing, Meta-Analysis, NDC, LEDS

      

    

    

  
    
      1. 서론
      
        1.1. 현 목표설정 체제와 장기온도목표 달성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와 2℃ 기온 상승은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임계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모든 국가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Shukla, 1999), 순탄치만은 않지만, 현실화 되어가는 피해 앞에서 국제사회는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s)’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는 상향식 체계가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T-LEDS; 이하 LEDS)’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되거나 선언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2050 LEDS)가 달성된다는 낙관적인 가정 아래에서도 2℃보다 훨씬 낮고(well below) 더 나아가 1.5℃ 노력을 추구하는 ‘파리협정 장기온도목표(Paris Agreement’s Long-Term Temperature Goal; 이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Rogelj et al., 2016; CAT, 2021).

        최근 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SR1.5)’에 따른 2050년 전후의 범지구적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달성 및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LEDS 설정과 2030년 감축목표인 NDC의 현행화(update)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2050년 인접 시점에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NDC를 상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동년 12월 30일 이를 명시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국은 2021년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와 동년 5월 서울에서 열린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서 연내 NDC를 상향할 것을 선언하였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1; Moon et al., 2021). 2021년 8월 31일에는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9월 14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동년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나 국제동향을 인식하여 결정된 측면이 상당히 커 보여 향후 변화에 안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국가별 상황과 지구적 장기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향식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적절한 노력 수준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하향식 접근과 필요성
        지구적 장기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감축목표를 하향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파리협정문에서는 <제4조 3항>1)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원칙에 기초해서 각국은 상황에 따라 가용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장기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되 높은 역량과 책임 등을 가진 국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알맞은 수준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감축분담(burden sharing)은 위와 같은 사상을 반영하는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여 감축목표와 재원 분담 등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주된 하향식 접근법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 Principle)’과 평등주의(egalitarianism) 등 분담 원칙을 나타내는 여러 기준(criteria)을 도입하여 적절한 경로 또는 노력 수준을 제시하고 상황을 평가한다(Fleurbaey et al., 2014; IPCC, 2014; Höhne et al., 2018).

        기후위기 대응에서 형평성 관점의 논의는 피할 수 없으며, 상향식 체제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 체제에서도 서로 다른 주체 간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Müller, 2001; IPCC, 2014; Klinsky et al., 2016; Ivanova et al., 2020). 비록 정량화되기 어려운 문제의 성질과 복잡한 국제협상 맥락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감축에 대한 부담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기 어렵지만(Fleurbaey et al., 2014; Zhou and Wang, 2016; Pan et al., 2017; Ko and Ahn, 2020), 감축분담 결과는 형평성 관점에서 각 주체에게 요구될 수 있는 기대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감축목표 결정에 참고될 수 있기에 장기목표 논의에서 중요하다.

        상향식으로 설정된 감축목표가 지구적 장기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는 감축분담 연구가 지속하여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연구에 내재하는 고유한 가정과 상황 그리고 기반하는 가치체계에 따라서 도출된 결과가 상이하여 정책 활용과 같은 건설적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임이 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을 포함하여 수행된 감축분담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기대되는 노력 수준에 대한 중론을 조명하고 현재 상황을 논의한다.

      

    

    

  
    
      2. 감축분담 방법론
      감축분담에서는 단일 또는 복수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허용되는 탄소누적배출한도(carbon budget)2)나 추가적인 감축필요량을 주체별로 분담한다. 지구적 탄소누적배출한도를 주체별로 할당하는 접근을 자원할당(resource sharing), 지구적 감축필요량을 주체별로 분담하는 접근을 노력분담(effort sharing)이라고 한다(Clarke et al., 2014).3) 각 원칙을 분담에 적용하는 방법론인 기준에 따라 감축 주체에게 탄소누적배출한도를 할당하거나 감축필요량을 분담하며, 기준은 GDP, 인구, 누적배출량 등의 지표(indicator)로 구성된다(Zhou and Wang, 2016; Ko and Ahn, 2020).

      기본적으로 각 원칙을 감축분담에 적용할 때, 원칙에 따른 당위성과 자원 할당량 또는 노력 분담량이 비례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반비례 함수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의 극단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4) 예를 들어 감축분담 원칙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책임이 높은 주체에게 더욱 높은 노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노력분담을 적용하고, 평등주의와 같이 인구수를 고려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더욱 많은 탄소누적배출한도를 할당하는 자원할당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감축분담 원칙의 개념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Den Elzen and Lucas, 2005; Botzen et al., 2008; Klinsky and Dowlatabadi, 2009; Müller et al., 2009; Caney, 2011; Höhne et al., 2014; IPCC, 2014; Lee, 2016; Zhou and Wang, 2016; Kartha et al., 2018; Ko and Ahn, 2020; Rajamani et al., 2021).5)

      
        Table 1.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rinciples that have been mainly used in burden-sharing researches including Korea
        
        

      

      
        
          
            	Principle
            	Concept
            	Characteristics
          

        
        
          	Egalitarianism
          	All humans have equal right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cating the remaining carbon budget equally to all humans
- Rapid mitigation in emissions is required in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per capita GHG emissions.
- Relatively less burden on underdeveloped countries
        

        
          	Polluter pays
          	The polluter shares the effort required for mitigation
          	Share the burden in proportion to th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risis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or temperature change) by using indicators such as cumulative greenhouse gas emissions
- A high burden is shared with entities that have exhibited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past
- There are various additional considerations: consumer-based emission perspectives, the responsibility calculation period, and other normative considerations
        

        
          	Ability to pay
          	The entity with high ability to pay shares the mitigation required
          	The burden is shared by each entity in proportion to the capacity indicators used (GDP, GNI, PPP, etc.)
        

        
          	Sovereignty*
          	Reflecting the status quo right to maintain the current standard of living
          	Allocating of emission allowance at a rate equal to the propor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untry
- A small change in emissions compared to other principles
- Usually favourable to developed countries
-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equality that rewards developed countries and punishes underdeveloped countries
        

        
          	Right to sustainable development
          	Guarantee of basic emission rights
          	Exclude or mitigate entities that still have low capabilities or emissions from the burden for the time being
        

      

      
        
          * There is controversy that grandfathering arguably creates ‘cascading biases’ against poorer states, is not a ‘standard of equity’, and is indeed morally ‘perverse’.
        

      

      

      
        2.1. 방법론적 한계와 연구 방향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누가 얼마나 더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는 정의, 공정성, 권리 등 윤리의 영역에 있어 명확한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기존 감축분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원칙과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에 따라 분담 결과가 매우 상이하며, 같은 원칙을 반영하더라도 적용된 가정과 기준이 달라 결과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IPCC, 2014; Pan et al., 2017; Ko and Ahn, 2020).

        이에 따라 여러 원칙을 하나의 기준에 통합하여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거나, 각 원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인식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합원칙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형평성에 대한 함축적인 가정을 포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한계로 정책 수립에서 단일 연구 결과를 참고하기는 제한적이다. 그렇더라도, 기존 고유한 가치체계 아래 독립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하고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일정한 방향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에 기대되는 적절한 노력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을 포함하여 수행된 감축분담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고 양적 중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상 메타분석(meta-analysis)으로 볼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 수집/선별/조정 과정을 거쳤다.

      
        3.1. 기존 연구 및 자료 수집
        형평성에 입각한 한국의 감축경로를 식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감축분담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특정 연도별(2020 또는 2030, 2050) 배출한도 또는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제시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때, 단순히 특정 기간의 지구적 탄소누적배출한도를 총량적으로 할당하거나 노력 분담 비중을 산정하는 연구는 감축목표와 결부하여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국제적으로 감축분담 연구가 지속 수행되고 있지만(Zhou and Wang, 2016; Rajamani et al., 2021), 대부분의 국외 문헌에서 한국은 특정 국가군에 포함되어 결과가 제시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감축분담 문헌과 공개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Shim et al. (2014)은 감축분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형평성 원칙인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평등주의를 고려한 세 가지 복합원칙 기준을 적용하여 2050년까지의 탄소누적배출한도를 주요국에 할당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용된 기준은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유지하면서 목표 연도에 모든 주체의 인당 배출량이 동일해지도록 수렴하는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는 ‘인당 동일배출량 수렴’, 일정 수준 이상의 배출량을 가지는 국가의 배출량을 수렴시키는 형태인 ‘차별화된 수렴’, 누적배출량을 누적 인구수로 나눈 값을 수렴시키는 ‘인당 동일 누적배출량’이다. Herrala and Goel (2016)은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을 도입하여 저개발국가의 발전 권리를 역량지표에 따라 차별화하여 보장하는 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2℃ 온난화 제한에 적합한 주체의 연도별 배출한도를 산출하였다. 감축분담을 통해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는 기후행동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 CAT)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감축분담 기준을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이 분류를 토대로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감축분담 결과와 자체 산출 결과를 종합하여 각 기준에 알맞은 주요국의 연도별 배출한도를 도출하고 목표를 평가한다. CAT는 기준별 중앙값을 공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Lee (2019)는 자원할당 복합원칙 기준으로는 SR1.5에서 제시된 1.5℃와 2℃ 제한과 일관된 전지구 탄소누적배출한도를 토대로 인당 동일 누적배출량 기준과 인당 동일배출량 수렴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국 탄소누적배출한도를 산정하고 일정한 감축량을 가정한 선형 형태의 감축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력분담 복합원칙 기준으로는 오염자 부담과 능력자 부담 원칙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책임역량지수(Responsibility Capability Index: RCI)6)를 적용하여 주요국을 대상으로 복수의 감축경로를 도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Ko and Ahn (2020)은 1.5℃와 2℃ 장기목표 달성과 일관된 다수의 지구적 감축경로를 토대로 대표적인 네 가지 감축분담 원칙(평등주의,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주권주의)을 적용해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향식 감축분담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감축분담 원칙별 상이한 결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원칙별 가중치와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활동가의 인식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여러 복합원칙 감축경로를 도출하였다. Lim and Kim (2021)은 ‘IPCC 제5차 평가보고서(IPCC Fifth Assessment Report: AR5)’에서 제시된 아시아 지역 탄소누적배출한도에 기반하는 자원할당 접근을 통해 2℃ 달성에 부합하는 한국의 중장기 감축경로를 도출하였다. 감축분담에 이용된 기준은 배출 비중 유지, 인당 동일 배출량, 동일 배출집약도이며 각 기준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4개의 복합원칙 기준에 따른 한국의 탄소누적배출한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감축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세 가지 수식을 도입하여 복수의 경로를 도출하였다. ‘기후형평성기준 계산기(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7)에서는 IPCC의 최신 기후과학에 기반하여 기후변화협약에서 준용되는 형평성 원칙에 따른 현실적 전환경로를 제안하기 위해 RCI를 적용한 노력분담을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Christian et al., 2019). 감축분담에 고려사항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모든 당사국의 감축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위해 오염자 부담과 능력자 부담 원칙에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고 선택사항(발전 권리 보장 수준, 책임 산정 기간)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자료 선별
        감축문제에 대한 합의된 하향식 접근법이 부재함에 따라 각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가정과 기준을 토대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합한 선별과정을 통해 분석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합리적인 선별은 도출된 결론을 더욱 견고히 뒷받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첫째는 ‘국가 그룹별 권고사항을 토대로 감축분담이 수행된 연구’이다. 감축분담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당 배출량, 역량,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노력 수준보다 더욱 의욕적인 움직임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존의 몇몇 감축분담 연구에서는 전지구 또는 지역별 권고 감축률을 적용하거나 지역별(아시아) 탄소누적배출한도에 기반하여 자원할당을 수행하고 있는데,8) 이러한 접근이 기반하는 원칙이나 논리를 알 수 없으며 이는 형평성에 따른 노력의 차별화라는 감축분담의 토대를 배제하고 있음으로 관련 결과는 제외하였다. 둘째,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경우’이다. 특정 연구에서는 배출효율성 원칙에 기반한 기준으로 국가별 배출집약도(배출량/GDP) 동일화를 도입, 국가 경제의 규모에 비례하여 탄소누적배출한도를 할당한다. 이는 논의된 어떠한 원칙(Höhne et al., 2014)에도 기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량지표와 비례하여 노력분담을 수행하는 능력자 부담 원칙의 적용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자료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이러한 현상은 노력 이행 시점인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론상의 단순성이나 너무 오래전에 수행된 연구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의 배출량과 동떨어진 배출한도(400 MtCO2-eq 이하)를 가지는 경로는 제외하였다.

      

      
        3.3. 기준연도 배출량 조정
        수집된 감축분담 연구는 대부분 과거의 자료에 기반한다. 현시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달라진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이용되는 마땅한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도 배출량을 조정하는 대안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별로 이용된 기준연도가 상이하므로 경로에 따라 본 연구 기준연도인 2020년의 배출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감축분담 연구에서 기준연도 이후에 감축노력을 이행하지만, 실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까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참고되기 더욱 적절한 감축경로는 현재의 배출량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원할당과 노력분담의 방법론적 토대는 지구적 탄소누적배출한도에 있기 때문에 조정된 배출량은 보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축경로별로 기준연도와 동일 배출량을 가지기 위해 조정된 배출량 계수를 산정 기간(2020년 ~ 2050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발생한 전체 배출한도 차이를 동 기간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일차함수 형태로 분배하여 보상하였다. 이로써 도출된 조정된 감축경로에서는 현재 배출량을 반영하는 동시에 산정기간의 총 배출한도는 유지되며 기준연도 배출량이 상향된 경우, 유예된 노력과 비례하여 더욱 가파른 감축이 요구된다.

        한국의 2020년 순배출량 자료는 현시점 공식적인 수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 GIR이 추정한 2020년 예상 총배출량(648.6 MtCO2-eq)9)에 2018년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부문 음의 배출량(-41.3 MtCO2-eq)을 적용하여 예상값(607.3 MtCO2-eq)을 산정/적용하였다.10)

      

    

    

  
    
      4. 결과
      감축분담에 고려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는 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복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감축경로는 총 125개이며 Fig. 1은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11)

      
        
        

        Fig. 1. 
				
        

        
          Collected Korea’s mitigation pathways
        
        

        

      

      어떠한 목표, 가치체계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며 단편적인 가치체계 아래 도출된 결과는 극단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구 시점의 상황 등도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이에 따라 폭넓은 배출량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감축분담은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책임과 역량이 높은 주체에게 더욱 가파른 감축을 요구하여 많은 경우 세기 중반 이전부터 음의 배출한도를 부여한다(Fyson et al., 2020; Rajamani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수집된 다수의 한국 감축경로에서도 음의 배출한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Table 2는 수집된 연구별 감축경로 수와 이용된 원칙에 대한 정보, 선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2. 
				
        

        
          The cumulative number of uses of the equity principle on which the collected researches are based 
        
        

      

      
        
          
            	Goal
            	Research
            	Number of pathways
            	The cumulative number of uses of the principle
          

          
            	Single
            	Multi
            	Polluter
Pays
            	Egalitarianism
            	Ability
to pay
            	Sovereignty
            	Right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CAT
          	9
          	9
          	12
          	9
          	6
          	-
          	6
        

        
          	CERC
          	-
          	9
          	9
          	-
          	9
          	-
          	6
        

        
          	Herrala and Goel
          	-
          	1
          	-
          	-
          	1
          	-
          	1
        

        
          	Ko and Ahn
          	5
          	8
          	10
          	7
          	9
          	7
          	-
        

        
          	Lee et al.
          	-
          	9
          	6
          	6
          	3
          	3
          	-
        

        
          	Shim et al.
          	-
          	9
          	-
          	9
          	-
          	9
          	6
        

        
          	Lim and Kim
          	-
          	8
          	-
          	6
          	-
          	6
          	-
        

        
          	Not selected
          	-
          	14
          	4
          	10
          	2
          	8
          	-
        

        
          	1.5℃
          	CAT
          	9
          	9
          	12
          	9
          	6
          	-
          	6
        

        
          	CERC
          	-
          	18
          	18
          	-
          	18
          	-
          	12
        

        
          	Ko and Ahn
          	5
          	8
          	10
          	7
          	9
          	7
          	-
        

        
          	Lee et al.
          	-
          	9
          	6
          	6
          	3
          	3
          	-
        

        
          	Not selected
          	-
          	6
          	4
          	4
          	2
          	2
          	-
        

        
          	Sum (selected)
          	28
          	77
          	75
          	45
          	60
          	25
          	37
        

      

      

      다수의 경로가 복수의 원칙을 고려하여 도출되었기 때문에 원칙별 누적 사용 횟수의 합은 경로의 수보다 크다.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원칙은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평등주의 순으로 이는 감축분담 문제에서 국내 이해관계자 인식을 반영하여 원칙별 가중치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결과(Ko and Ahn, 2020)와도 일관된 것이다.13)

      선별을 거쳐 최종 구성된 감축경로 수는 2℃와 1.5℃ 장기목표별로 각각 53개, 52개이다. 조정된 감축경로는 Fig. 2에 장기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추가로, 기존 감축분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분범위 감축경로를 함께 구성하였다.14) 전체를 볼 경우 넓은 배출량 범위를 가지지만, 사분범위에서는 비교적 밀집된 영역을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15)

      
        
        

        Fig. 2. 
				
        

        
          Mitigation pathways and mid- to long-term targets
          Note: This is the net-emission mitigation pathways, and the unit is MtCO2-eq

        
        

        

      

      경로보다 높은 배출량을 가지는 감축목표의 경우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과분만큼의 추가적인 노력이 다른 국가에 전가되어야 하므로 해당 형평성 관점에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할 수 있다.

      사분범위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기존 NDC는 2℃에서도 배출한도의 3사분위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40% 감축률(2018년 총배출량 대비)에서는 2℃ 장기목표 달성과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값을 통해 볼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2℃ 달성에는 의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5℃ 달성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별된 중론의 영역은 2020년 수행된 감축분담 연구인 Ko and Ahn (2020)의 결과와 대체로 일관된다.

      
        Table 3. 
				
        

        
          Quartiles of emission limits in mitigation pathways by long-term goals
          (Emission unit: MtCO2-eq)

        
        

      

      
        
          
            	Long-term goal
            	2℃
            	1.5℃
          

        
        
          	-
          	Emission limits by year
          	Carbon budget
(2020 ~ 2050)
          	Emission limits by year
          	Carbon budget
(2020 ~ 2050)
        

        
          	Target year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1Q
          	324.8
          	92.8
          	-135.1
          	6,775
          	245.8
          	8.5
          	-236.4
          	4,493
        

        
          	Median
          	419.0
          	254.3
          	99.0
          	10,646
          	298.3
          	104.7
          	-60.3
          	7,038
        

        
          	3Q
          	486.6
          	335.9
          	185.2
          	12,495
          	390.3
          	215.5
          	45.9
          	9,709
        

      

      

    

    

  
    
      5. 결론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현재 논의의 초점은 이의 달성 가능성과 정책 방향성 고민에 맞춰져 있다. 비록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제껏 그러하였듯이 한국의 감축목표는 앞으로의 국제 논의와 국가 감축 상황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감축분담 문헌을 종합하여 향후 감축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은 지구적 장기목표 달성 필요성에 의거하여 최근 2030 NDC를 상향 조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역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의 최소 감축률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35%로 공포하였으며, 최근에는 40% 감축안도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를 중심으로 논한다.16)

      Table 4의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기준연도 순배출량 대비 감축률의 NDC를 명시하고 있다.17) 주요국의 신규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6 ~ 47%의 감축률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그것(31/36%)과는 격차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재 NDC(안)는 상당수의 감축경로를 충족하지 못한다. 2℃, 1.5℃ 목표달성과 일관된 중앙값이 가리키는 적정 감축률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약 39%, 57%인데, 이는 Table 4에 제시된 다른 국가의 감축률 범위와 비슷하다.

      
        Table 4. 
				
        

        
          Major countries’ 2030 NDC update status
          (Emission unit: MtCO2-eq)

        
        

      

      
        
          
            	Country
            	Base year
            	NDC
(updated, %)
            	2018 emissions
            	Reduction rate relative to ~
(compared to 2018, %)
          

          
            	
            	Total emissions
            	Net emissions
            	Total
            	Net
            	Total emissions
            	Net emissions
          

        
        
          	USA
          	2005
          	7,423
          	6,635
          	50 ~ 52
          	6,671
          	5,769
          	50 ~ 52
          	42 ~ 45
        

        
          	Germany
          	1990
          	1,251
          	1,223
          	65
          	858
          	831
          	49
          	47
        

        
          	UK
          	1990
          	791
          	809
          	68
          	463
          	468
          	44
          	45
        

        
          	Canada
          	2005
          	739
          	747
          	40 ~ 45
          	728
          	737
          	39 ~ 44
          	40 ~ 45
        

        
          	Japan
          	2013
          	1,408
          	1,345
          	46
          	1,247
          	1,191
          	39
          	36
        

        
          	ROK
          	2018
          	728
          	686
          	35/40
          	728
          	686
          	35/40
          	31/36
        

      

      
        
           * Net emissions: Emissions including LULUCF
        

      

      

      몇몇 국가는 특정 형평성 기준을 근거로 자국이 제시한 NDC에 적절성을 부여한다(Rajamani et al., 2021). 수집된 연구 및 감축분담 연구 전반에서도 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가파른 감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NDC 감축률을 제시한다면 정당성과 더 높은 의욕성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동향 변화에도 안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출된 사분범위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5℃ 장기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2050년경 음의 순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 기반의 사회체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현재의 감축목표에서도 많은 난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 감축목표 논의에서 소외되는 지점을 조명한다.

      파리협정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금세기 후반까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IPCC 보고서(AR 5, SR 1.5 등)에서 정책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 거의 모든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에서는 중장기 지구적 감축경로에서 농업(Gernaat et al., 2015)이나 항공부문과 같이 완전한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문의 배출을 지속 상쇄하고 음의 배출한도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21세기에 걸친 대규모의 ‘음의 배출 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ologies: NETs)18) 이행을 가정/적용하고 있다(Wheeler; Anderson and Peters, 2016; Smith et al., 2016; Fuss et al., 2018; IPCC, 2018b). 비록, NETs에 의존하는 것이 부정의를 유발하고 비경제적이며, 높은 위험성과 목표달성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측면이 있지만(Anderson and Peters, 2016; Smith et al., 2016), 중장기간 인간의 식량생산, 장거리 이동 등 생활양식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국, 목표달성을 위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Anderson and Peters, 2016; Rogelj et al., 2016). 이를 반영하여 현재 유엔에 제출된 전통적 선진국 등 여러 국가의 LEDS에서는 NETs와 국제 배출권 거래 등을 탄소중립 과정과 이후 지속적인 음의 배출량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LULUCF 조치를 제외하고 다른 음의 배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LE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와는 다른 지점이다.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기후과학 자료에 기반하는 감축분담 역시 음의 배출 달성 수단을 명목적으로 고려한다(Fyson et al., 2020; Rajamani et al., 2021). 본 연구 결과, 한국에는 급격한 감축과 세기중반 이후 음의 순배출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국가의 경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음의 배출량에는 물리생물학적, 경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Kraxner et al., 2014; Pozo et al.,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감축경로 및 탄소누적배출한도를 지키기 위해, 향후 진전된 국제협력을 통한 음의 배출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Galán-Martín et al., 2018; Pozo et al., 2020). 이때, 관련 기술 도입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Kraxner et al., 2014; Smith et al., 2016; Pozo et al., 2020)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적 감축 이행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형평성 관련 논의는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상향식 접근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려사항, 즉 장기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는지, 다른 국가들의 노력 수준과 견주어 보고, 우리나라의 감축 여건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모두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다양한 방법론에 따른 감축분담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으나 본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의 수가 적고, 과거의 자료에 기반한 것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최근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AR6: The Physical Science Basis)』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대안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더욱 적절한 참고자료는 향후 이를 반영하여 지표별 최신 자료를 토대로 하는 다양한 감축분담 연구의 집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otes
      
        1)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2) 국내 연구나 언론에서는 ‘carbon budget’을 탄소예산으로 직역하여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정 온도 상승의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라는 본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탄소누적배출한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Ko and Ahn, 2020).
      

      
        3) 기후과학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측에 기반한다. 하지만, 노력분담에서는 그 의존도가 높아 예측치에 따라 결과에 변화가 큰데 이는 동 접근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Saikku and Soimakallio, 2008). 
      

      
        4) 반비례 함수의 적용에서 어떤 주체의 분담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 주체의 배출한도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역(逆)도 그러하다. 이 같은 방법론적 한계는 결국 그룹별 양극화를 초래한다. 기존 연구에서 반비례 함수가 경로의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Lee, 2016),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축분담의 기본 성질은 이를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5) 협약 제3조 3항에서는 주체별 감축 이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합 평가 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s)을 활용하여 지구적 한계감축비용을 동일화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형평성 감축분담 결과와 비교 대상으로 다뤄진다(Clarke et al., 2014; Fyson et al., 2020).
      

      
        6)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두 가지 형평성 원칙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 결과를 산출하는 복합원칙 기준
      

      
        7) 장기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당사국별 감축분담 문제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
      

      
        8) 산업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탄소누적배출한도를 가진다(IPCC, 2014).
      

      
        9) 환경부는 2021년 6월 7일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을 통해 2020년 총배출량 추정치를 공개했다.
      

      
        10) LULUCF 부문 배출량은 변동성이 있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한 가장 최근(2018년)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11) 특정 연도의 배출한도만을 제시한 연구는 각 배출량을 선형으로 이어 경로로 변환하거나, 해당 연구에서 감축경로 도출에 이용된 수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12) 이러한 음의 배출한도는 대기중 CO2를 지질, 육상, 제품 등 타 매체에 오랫동안 저장하는 음의 배출 기술, 배출권 취득,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저개발국가 등에서 배출량 감축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Smith et al., 2016; CAT, 2017; Fuss et al., 2018). 
      

      
        13) 감축분담 원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적 가중치는 국가 그룹별로 상이하다(Lee, 2016; Kesternich et al., 2021).
      

      
        14) 단일원칙에 기반한 결과는 보통 값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제시한다(Ko and Ahn, 2020; Lim and Kim, 2021). 복합원칙 감축경로만을 이용하여 도출된 사분범위는 중앙값에 큰 변화는 없지만,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1.5℃에서 2050년 중앙값: -60 → -56 사분범위: -236 ~ 45 → -195 ~ 31; 단위: MtCO2-eq).
      

      
        15) 이 때, 장기목표별로 배출량 간극이 큰 경로 5개씩(약 10%)을 시각화에서 제외하였다.
      

      
        16)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2018년으로 잠정 판단된다(Joint ministries, 2020). 정점이 지난 다른 국가의 감축률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17) 한국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에는 LULUCF부문 배출을 제외하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한다. 2050년 순배출량 기준은 변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용어 통일이 필요한 문제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순배출량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8) Fuss et al. (2018)는 대표적인 NETs를 7가지(조림 및 재조림, 바이오에너지 결합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공기중 탄소 포집 및 저장(DACCS), 바이오 숯 등)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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